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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연구배경

•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정에서 기본소득 논의 확산됨

• 기본소득은
•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 조건 없이
• 정기적으로 지급 하므로

긴급재난지원금과 지급방식과 소요 재원 측면에서 크게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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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연구배경

• 기본소득은 항상소득(permanent income)변화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개인의

노동공급과 저축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침

• 기본소득은 전국민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됨
• 알래스카는 부존자원을 통해 재원을 마련
• 부존자원이 없는 경우 조세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음
• 조세에 의한 재원 조달은 자원배분 왜곡을 초래

• 기본소득은 전국민이 대상이기 때문에 일반균형효과가 클 수 있음

• 최근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경제주체의 의사결정 변화나 재원 마련방안,

일반균형효과 등을 고려하기 않고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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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인용되는 기본소득의 장점 사례

• 인공지능, 로봇 등 노동을 대체하는 기술 혁명에 따른 일자리 감소에 대비

• 역사적으로 기술 혁명은 오히려 더 많은 일자리 창출
• 로봇이 창출한 소득으로 기본소득재원을 마련할 정도의 기술력에 이르렀는가?

• 행정비용 절약
• 김진 ·엄태호(2009):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비용 100원 당 행정비용은 3.9원
• OECD 보고서: 복지지출액의 3%, 우리나라는 0.81%

• 막대한 비용으로 인해 전국적 규모로 시행한 나라 없음 (최한수,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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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선행연구

• 일반균형 중첩세대 모형을 이용한 해외연구
• Tiziano (2018): EU 15개국 바탕으로 모형 구축, 기본소득 경제적 효과 분석
• Ludivice (2019): 1인당 연간 12,000달러 규모의 기본소득 도입 효과 분석
• Conesa, Li, and Li (2020): 소비누진세로 재원 마련 부정적 효과 최소화
• Daruich and Fernandez (2020): 교육을 통한 인적자본 고려, 세대간 후생 분석

• 국내연구
• 최한수 (2017), 최한수 (2018): 해외사례 정리, 세금-편익 모형을 이용한 분석
• 조경엽,김덕영 (2018): CGE 모형, 노동공급과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 본 연구는 일반균형 중첩세대 모형을 이용하여 기본소득의 경제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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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모형개요

• 일반균형 중첩세대 모형(General Equilibrium Overlapping Generation
Model, GE-OLG model)을 이용하여 기본소득 도입의 경제적 효과를 정량
분석

• 일반균형 (정책 변화에 따른 상대 가격 변동 고려)
• 중첩세대 (life cycle 고려)
• 정량 분석 (Quantitativ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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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모형개요

• 모형에서 고려하는 현재 주요 이전지출 제도
1. 기초생활급여 (하위 10%)

2. 기초연금 (만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월 30만원)

3. 근로장려금 (2018년 기준 4.3조)

4. 그 밖의 이전지출은 정액 현물로 지급하는 것으로 설정

• 2019년 경제를 기준경제로 모형의 모수들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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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정책실험

• 기본소득 지급규모 : 만 25세 이상 국민에게 1인당 연 360만원 지급
• 총지급 규모 : 연 141조 원, GDP 대비 7.35% (2019년 기준)

• 정책실험
1. (실험 1) 기준시나리오: 소요재원을 모두 소득세율 인상으로 충당

2. (실험 2) 현금급여 폐지 + 소득세율 인상

3. (실험 3) 현물급여 폐지 (소득세율인상 불필요)

4. (실험 4) 자본소득세율 20%p 인상 + 소득세율 인상

5. (실험 5) 전액 소비세율 인상

• 기본소득의 효과를 3가지 측면에서 분석

1. 거시 경제 효과

2. 소득 재분배 효과

3. 후생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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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기준시나리오 주요 결과

• 소득세율 24.4% (기준경제 대비 17.6%p 인상)

• 총자본(-33%)과 총유효노동력(-16%)감소로 총생산 19% 감소
• 소득세율 인상과 기본소득 지급으로 예비적 동기 감소로 총자본과 총노동 감소

• 세전소득 지니 계수은 오히려 증가할수도
• 소득효과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로 근로소득이 없는 가계 증가

• 세후소득 지니계수는 기준경제와 유사
• 평균적 사회후생수준 개선 효과 미미 (오히려 악화될수도)

• 소비 감소 효과 > 여가 증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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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정책실험별 주요 결과

• 거시경제 효과
• 실험(2):총생산 감소 완화
• 실험(3):현물급여가 기본소득 규모와 동일, 변화없음
• 실험(4):총자본 감소로 총생산을 가장 크게 감소
• 실험(5):총생산 감소가 실험(3)을 제외하고 가장 적음

• 소득분배 효과
• 실험(2):세전소득 불평등 악화는 다소 완화, 세후소득 불평등은 실험(1)과 동일
• 실험(4):세전, 세후소득 불평등이 가장 악화

• 후생효과
• 실험(2):기준시나리오보다 후생수준 더 악화
• 실험(4):후생수준이 가장 악화
• 실험(5):총소비 감소가 기준시나리오보다 적지만 후생은 더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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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1. 서론

2. 모형

3. 모수 설정

4. 정책실험 설계

5. 정책효과 분석

(1) 기준시나리오

(2) 지출조정 시나리오

(3) 세목별 시나리오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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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 2019년 시점의 경제와 제도를 묘사하도록 구성

• 경제주체들은 개인을 기준으로 설정, 개인별 생애주기 고려
• j ∈ [0, 75] (25세, 100세) 생존/노동, j = JR = 55 (80세) 은퇴
• 소비, 저축, 노동공급 매기 선택
• 노동공급은 extensive margin만 고려

• 이전지출 종류
• 현금급여: 기초연금(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기초생활급여(하위 10%)
• 현물급여: 모든 개인에게 정액(lump-sum) 지급, 소비에만 사용 가능
• 근로장려세제: 2019년 제도 중 홑벌이 가구 지급방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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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 j: 나이

• 개인의 노동생산성: εj (age profile) · x (stochastic shocks)

• a: 자산

• c: 소비

• h ∈ {0, h̄j}: 노동공급여부, 노동시간은 연령별로 일정하게 주어짐

• w, r: 임금, 이자율

• 세율: τc (소비세), τl (근로소득세), τk (자본소득세)

• 이전지출: ψG (현물), ΨO (기초연금), ΨL (기초생활급여), Φ (EI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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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 가계부문 (은퇴자)

V Rj (aj) = max
cj ,aj+1

ln cj + βV Rj+1 (aj+1)

(1 + τc) cj = (1− τk) r · aj + ψG + ψO (r · aj , j) + ψL (raj) + aj − aj+1

aj+1 ≥ 0, cj ≥ ψG

• ψG: 현물급여

• ψO (r · aj , j): 기초연금, 65세 이상 소득하위 70%까지 지급

• ψL (r · aj): 기초생활급여, 연령 조건 없이 소득하위 10%까지 지급

• cj ≥ ψG : 현물급여 우선 소비 제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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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 가계부문 (미취업자)

V Nj (aj , xj) = max
cj ,aj+1

ln cj + βE
[
Vj+1 (aj+1, xj+1) |xj

]

(1 + τc) cj = (1− τk) r · aj + ψG + ΨO (r · aj , j) + ΨL (raj) + aj − aj+1

lnxj+1 = ρ lnxj + u, u ∼ N
(
0, σ2

)

• 노동생산성 충격은 근로여부와 독립인 확률과정에 의해서 결정

• 미취업자의 경우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없음

• 차입제약조건과 현물소비 제약조건은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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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 가계부문 (취업자)

V Ej (aj , xj) = max
cj ,aj+1

ln cj −Bj h̄j + βE
[
Vj+1 (aj+1, xj+1) |xj

]

(1 + τc) cj = (1− τl) ylj + (1− τk) raj

+ Φ
(
ylj , aj

)
+ ψG + ΨO

(
ylj + r · aj , j

)
+ ΨL

(
ylj + r · aj

)
+ aj − aj+1

ylj = wεjxj h̄j

lnxj+1 = ρ lnxj + u, u ∼ N
(
0, σ2

)
• 근로시간은 연령별 평균값으로 결정되고 노동공급시 비효용 발생

• 취업자는 근로소득과 자산수준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수급 가능

• 차입제약조건과 현물급여 제약조건은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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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공급 결정

• 노동공급은 취업자와 미취업자 가치함수 크기 비교해서 선택

Vj (aj , xj) = max{V Ej (aj , xj) , V
N
j (aj , x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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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 기업

• 완전경쟁 시장, 대표적 기업, Cobb-Douglas 생산함수

Y = AKαL1−α

− Y : 총생산 (GDP), K: 총자본, A: 총요소생산성

• L : 유효노동력 (Labor in Efficiency Unit)

L =

∫
εjxj h̄jdµ (aj , xj , j)

• H : 총노동시간

H =

∫
h̄jdµ (aj , xj ,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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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 정부부문(조세수입)

• 총조세

T = TL + TK + TC

• 근로소득세

TL = τl

∫
wεjxj h̄jdµ (aj , xj , j)

• 자본소득세

TK = τk

∫
r · ajdµ (aj , xj , j)

• 소비세

TC = τc

∫
cjdµ (aj , xj ,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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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 정부부문(정부지출)
• 기초생활급여

ΨL
(
ylj + r · aj

)
= ψL · 1

[
ylj + raj ≥ ȳL

]
• 기초연금

ΨO
(
ylj + r · aj

)
= ψO · 1

[
ylj + raj ≥ ȳO

]
· 1
[
j ≥ JO

]
• 근로장려금

(자산요건) Φ
(
ylj , aj

)Ω
=

{
Φ
(
ylj

)Ω
if a < ā1

0.5Φ
(
ylj

)Ω
if ā1 ≤ a < ā2

(소득요건) Φ
(
ylj

)Ω
=

{ αΩ
1 y

l
j if ylj < ȳΩ

1

ȳmax if ȳΩ
1 ≤ ylj < ȳΩ

2

ȳmax − αΩ
2 y

l
j if ȳΩ

2 ≤ ylj < ȳΩ
3

• 정부소비 : 균형재정을 만족하도록 정부소비를 결정

TL + TK + TC = TRG + TRL + TRO + EITC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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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수설정

• 2019년을 기준경제로 모형 파라미터 설정

•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모수: 모형 밖에서 결정되는 모수
• 효용함수 : 노동공급탄력성

• 연령별 근로시간, 연령별 평균노동생산성, 노동생산성 충격

• 생산함수 : 자본소득분배율, 감가상각률

• 1인당 기초생활보호 수급금액
(
ψL
)

• 1인당 기초연금 수급금액
(
ψO
)

• 1인당 현물급여액
(
ψG
)

• 근로장려금 관련 모수

21/37



모수설정

•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모수: 모형을 풀어서 목표 통계량을 맞추도록 결정
• 효용함수 : 시간선호율, 노동비효용

• 기초연금 지급 대상 소득수준
(
ȳO
)

• 기초생활급여 지급 대상 소득수준
(
ȳL
)

•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소득수준(ỹ1, ỹ2, ỹ3) 및 자산수준(ã1, ã2)

• 세목별 세율, 정부소비

22/37



모수설정

변수 값 설 명 목표 통계량

효 용 β 0.955 시간선호율 이자율 4%
Bj 연령별 비효융 연령별 고용율 (지역별 고용조사)
jR 60(80세) 은퇴 연령

생 산 성 εj 연령별 노동생산성 연령별 시간당 임금 ( ′′ )
ρx 0.773 생산성 충격 지속성 김선빈 외 (2019)
σx 0.2 생산성 충격 표준편차 김선빈 외 (2019)

생산함수 α 0.36 자본소득분배율

δ 0.1 감가상각률

조 세 τl 6.8% 근로소득세율 GDP 대비 근로소득세
τk 30% 자산소득세율 GDP 대비 법인세
τc 10% 소비세율 부가가치세율

현물급여 ψG 0.075 1인당 현물급여 GDP 대비 가계이전지출
기초연금 ψO 0.067 1인당 지급액 월 30만원
기초생보 ψL 0.025 1인당 지급액 소득1분위 기초생보금 (재정패널)
근로장려금 φ(·) 2019년 홑벌이 가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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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제: 연령별 고용율, 평균 임금

• 자료 (2019년): 파란 실선, 모형경제: 빨간 점선

• 모형경제가 현실경제를 비교적 잘 묘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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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및 지출: 데이터 vs. 모형

총수입 국세 (15.5%) 사회보장 세외수입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환경세, 기타 기여금

자료 23.1% 4.4% 3.8% 4.4% 3% 3.6% 4.0%

모형 13.7% 4.4% 3.1% 6.3% - - -

총지출 가계, 비영리기구 경상이전 재화용역 지방정부 자본지출

현금급여 현물급여 EITC (정부소비) 경상이전 및 기타

자료 22.8% 1.2% 7.5% 0.2% 3.1% 8.6% 3.9%

모형 13.7% 1.2% 7.5% 0.7% 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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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제의 세율 및 지출

• 자본소득세율 (법인세율): 30%, 소비세율: 10%.

• 근로소득세율: GDP 대비 맞추도록 설정, 6.8%

• 모형에 없는 조세 항목: 관세, 교통세, 사회보장 기여금, 세외 수입

• 모형에 없는 지출 항목: 지방정부 경상이전, 자본지출 및 기타지출

• GDP 대비 총조세 또는 총지출 차이 발생

• 모형의 총조세는 환경세, 관세 제외한 국세 규모 (GDP 대비 14% 내외) 와 비슷

• 모형의 정부소비(G)는 균형재정을 맞추는 값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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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험 설계

• 전국민 대상 기본소득 도입
• 만 25세이상 국민, 연 360만원 (월 30만원) 지급
• 연간 총 141.08조 원(=3,919만 명 × 360만 원), GDP 대비 7.35% 재원 소요

• (실험1) 기준시나리오 : 소요재원을 모두 소득세율 인상으로 충당

• (실험2) 현급급여(기초생보, 기초연금) 폐지 + 소득세율 인상

• (실험3) 현물급여 폐지 (소득세율 인상 불필요)

• (실험4) 자본소득세율 20%p 인상 + 소득세율 인상 (+14.2%p)

• (실험5) 전액 소비세율 인상 (+14.7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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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험 설계

정책실험 (1) (2) (3) (4) (5)

기준시나리오 현금급여폐지 현물급여폐지 자본세인상 소비세인상

기본소득 규모 전국민에게 1인당 연간 360만 원 (GDP 대비 7.35%)

기존 복지제도

현금급여 O X O O O

현물급여 O O X O O

EITC O O O O O

근로소득세율 +17.6%p +11.1%p 0%p +14.2%p −
자본세율 − − − +20%p −
소비세율 − − − − +14.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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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험 설계 - 후생효과 측정 방법

• 사회후생함수 (Social Welfare Function, W )

W e =

∫
V e
j (aj , xj) dµ

e (aj , xj , j)

• 소비로 평가한 대등변화 (Consumption Equivalent Variation, CEV)

W ((1 + CEVe) ce, he) = W (c0, h0)

⇒ CEVe = exp
[

(1− β) (W (c0, h0)−W (ce, he))
]
− 1

• 정책도입으로 인한 사회후생변화를 수치적으로 계산하기 위해 CEV 이용
• CEV는 정책도입에 의한 기대효용변화를 소비단위로 측정한 것
• 기대효용을 기준경제와 동일하게 만들기 위한 소비의 양
• CEV (+): 기준경제 대비 보상 소비

→ 후생수준이 기준경제보다 악화된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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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험별 거시경제 효과 (기준경제 대비)
(1) (2) (3) (4) (5)

기준시나리오 현금급여폐지 현물급여폐지 자본세인상 소비세인상

총생산 0.815 0.938 1.000 0.774 0.907
총자본 0.778 0.963 0.999 0.671 0.910
총유효노동 0.837 0.924 1.000 0.839 0.905
고용율 -15.6%p -7.4%p +0.03%p -15.09%p -9.11%p
총소비 0.841 0.918 1.000 0.835 0.913
이자율 +0.67%p -0.37%p 0.00%p +2.14%p -0.05%p
임금 0.974 1.015 1.000 0.923 1.002
근로소득세율 +17.6%p +11.1%p 0%p 14.22%p −
자본소득세율 − − − 20%p −
소비세율 − − − − 14.73%p

• (실험2) 재원 마련 위해 근로소득세율을 11%p 인상 필요.

• (실험3) 기본소득과 현물급여 규모가 유사하여 큰 변화 없음.

• (실험4) 총자본이 크게 하락(33%)하여 총생산 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남

• (실험5) 실험(3)을 제외하면 총생산과 총소비 감소가 가장 적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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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험별 고용변화 (기준경제 대비)

(1) (2) (3) (4) (5)

기준시나리오 현금급여폐지 현물급여폐지 자본세인상 소비세인상

고용률(전체) -15.56%p -7.41%p +0.03%p -15.09%p -9.11%p

고용률(25-64) -14.97%p -8.43%p +0.04%p -14.89%p -9.01%p

총유효노동 0.837 0.924 1.003 0.839 0.905

총노동 0.780 0.893 1.000 0.786 0.871

평균유효노동 1.081 1.035 1.000 1.074 1.044

평균노동생산성 1.009 1.001 1.000 1.007 1.004

• (실험2) 기초연금 폐지와 세부담 증가로 65-75세 고용률 증가

• (실험3) 현물을 현금으로 대체, 큰 변화없음

• (실험4) 고용률이나 총유효노동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음

• (실험5) 소득세율 인상보다 고용률과 총유효노동력이 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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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험별 소득분배효과 (지니계수)

기준경제 (1) (2) (3) (4) (5)
기준시나리오 현금급여폐지 현물급여폐지 자본세인상 소비세인상

세전소득 0.413 0.514 0.464 0.413 0.507 0.477
(기준경제 대비) (1.000) (1.235) (1.111) (1.000) (1.227) (1.156)
세후소득 0.361 0.372 0.372 0.361 0.376 0.363
(기준경제 대비) (1.000) (1.020) (1.015) (1.000) (1.039) (1.040)

• (세전소득) 근로소득+자산소득만 고려, (세후소득) 각종 조세와 이전지출, 근로장려금 고려

• (실험1) 기본소득 지급시 세전소득 지니계수 오히려 악화

• 예비적 동기의 노동 감소 → 고용률 하락 → 근로소득 없는 계층 크게 증가
• 임금 ⇓, 이자율 ⇑ → 자산소득 비중이 높은 고령층 소득 증가 → 지니계수 소폭 개선

• (실험2) 세전소득 지니계수가 (실험1)보다 덜 악화

65세 이상 노동공급 증가 → 근로소득 증가 → 세전소득 지니계수 악화 완화

• (실험4) 세전소득 지니계수가 (실험1)보다 덜 악화, 세후소득 지니계수는 (실험1)과 유사

• (실험5) 세전소득 지니계수가 (실험1)보다 덜 악화, 세후소득 지니계수 악화가 가장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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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험별 후생효과 (소비대등변화)

(1) (2) (3) (4) (5)

기준시나리오 현금급여폐지 현물급여폐지 자본세인상 소비세인상

CEV 0.013 0.022 0.000 0.044 0.017

총생산 0.815 0.938 1.000 0.774 0.907

총소비 0.841 0.918 1.000 0.835 0.913

고용률 -15.56%p -7.41%p 0.03%p -7.41%p 0.03%p

소득세율 +17.63%p +11.08%p 0.00%p 14.22%p -

• (실험1) 후생 하락 ⇐ 생산 감소에 따른 소비 감소와 세부담 증가 > 여가 증대

• (실험2) 후생 하락 ⇐ 기초연금 폐지와 세부담 증가로 노동 비효용이 높은 고령층 노동공급 증가

• (실험3) 기본소득이 현물급여를 대체하기 때문에 큰 변화 없음

• (실험4) 총생산, 총소비 하락폭이 가장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후생 가장 악화

• (실험5) 총생산, 총소비 하락폭이 실험(1)보다 적음에도 후생은 악화

⇒ 거시경제지표 감소는 다소 완화되지만 높은 세율로 후생이 크게 하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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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효과분석 - 일반균형 효과

• (실험1)에서 소규모 개방경제 실험을 통해 일반균형 효과 측정
• 기본소득 도입과 세부담 증가의 효과만을 고립시켜 분석
• 소규모 개방경제는 이자율(혹은 K/L)을 기준경제와 동일하게 설정

• 일반균형효과로 이자율이 상승하고 임금은 하락
•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

• 자본축적이 추가적으로 하락하여 총생산도 하락
• 자산소득 비중이 높은 고령층의 소득 증가로 세전소득 불평등 다소 개선
• 세전소득 불평등 개선과 동일한 이유로 후생도 다소 개선 (금전적 외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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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 GE-OLG 모형을 이용하여 기본소득 도입의 경제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
• 기본소득은 1인당 연간 36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입
• 기본소득의 소요 재원은 소득세율 인상으로 마련

• 정책실험
1. (실험1) 소득세율 인상

2. (실험2) 현금급여 폐지 + 소득세율 인상

3. (실험3) 현물급여 폐지 (소득세율 인상 불필요)

4. (실험4) 자본소득세율 20%p 인상 + 소득세율 인상

5. (실험5) 소비세율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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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 (소요재원) 근로소득세율 7%→ 24.4%, 소비세율 10%→ 24.7%

• (거시변수) 총자본, 총노동 감소 ⇒ 총생산(-19%), 총소비(-16%) 감소
• 자본소득세로 충당하면 총생산(-23%), 총소비(-17%)가 더 크게 감소
• 소비세로 충당하면 총생산(-10%), 총소비(-8.7%) 감소폭 완화

• (소득분배) 근로소득 감소와 일반균형효과(임금⇑, 이자율⇓)로 세전소득
지니계수 악화

• (후생수준) 평균 후생 하락: 소비감소 효과 > 여가증대 효과
• 소비세율로 재원을 마련하는 경우도 후생수준이 하락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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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므로 재원 마련 방안 반드시 함께 논의해야 함.
• 막대한 비용으로 인해 기본소득 실시하는 나라 아직 없음.
• 알래스카등 사례는 석유 및 천연자원에서 나오는 재원 의존
•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없기 때문에 생산활동에 과세해야 함
• 이 때 발생하는 자원 배분의 왜곡에 따른 비용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

• 선별적복지를 보편적복지로 대체하는 것은 저소득층에도 도움 안됨.

• 기본소득 도입은 노동공급뿐만 아니라 저축에도 큰 영향을 미침
• 기본소득이 공적보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비적 동기의 감소를 초래
• 장기적으로 자본 축적 감소는 고용감소로 이어질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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